
정책제안서
1. 제안 위원회: 청년위원회
2. 제안 정책명: 청년 영양 진흥 조례(지자체별 시행)
3. 정책 내용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 20대 평균 금융부채율은 2020년 초 약 5.2조원에서 지난해 말 약 7.3조원(정

의당 장혜영 의원실)으로 불과 10개월 간 4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평시라고 
할지라도 이는 결코 작은 수치임이 아님은 분명하나 팬데믹 상태에 돌입한 이후 해당 
수치가 갖는 파급력은 더욱 증폭되었으리라. 생활 유지를 위해 부채를 얻은 이들이 이를 
적정하게 상환하기 위해서는 직업과 일자리가 필요한데, 많은 기업의 사정이 악화되며 
2030세대는 그 입구를 두드릴 기회마져 박탈당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살인적인 임차비
용, 통신비 등 각종 고정 비용들은 덤으로 그들의 삶을 옥죄어 온다. 이에 생활고를 겪
고 있는 다수의 청년은 이른바 ‘소멸 비용’이라고 생각되는 식비를 가장 먼저 긴축하며 
힘겹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실제 한 취업 포털에서 실시한 설문에서는 생활비가 부
족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약 40%에 육박하는 청년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끼니를 챙기는 청년 중에서도 ‘편의점’, ‘배달 음식’등 질이 좋지 
않은 식품을 자주 접하면서 성인 영양결핍 등에 노출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나. 주요 정책적 질문
   - 미래세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청년 세대가 생활고로 인해 사실상 기본권

을 침해당하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나 정작 자신의 
존재 자체에 위협을 받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 주요 정책 내용
   - 각 지자체별로 청년세대가 쉽게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식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청

년 영양 진흥 조례’를 추진(대학내 운영되는 ‘천원의 아침’ 프로그램 등 벤치마킹), 해당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나 기관을 신설하지 않고 지역 내 각 거점 공공기관, 대학, 전통시
장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접근성과 경제적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기존 이용객의 
불편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각 시행 지자체 내에서 모색, 논의)

 라. 기대효과
   - 생활고를 겪는 청년에게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제공
   - 전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확대 등


